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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포기하려 하는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정부간 논의 사항이 아니다”
최근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원전오염수 투기는 일본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
도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10조 제5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없이
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다른 
국가와 함께 그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해에서 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연안국으로서 후쿠
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거부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외면했다면 이는 대한민
국의 주권을 포기한 꼴입니다.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오염수 투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합니다. 투기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잠정조치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국제협약으로 인정한 주권조차 
포기한 역대급 무능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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